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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  ○ 정원 총수 조정으로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자리·복지·건축·의

회 등 각종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  ○ 정원의 총수는 1,019명을 1,025명으로,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

급 이하 942명을 948명으로 조정(안 별표 5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6. 예산수반 사항 : 덧붙임

  ○ 소요경비 : 세부내역 비용추계서 참고

7. 입법예고 결과 

  가. 예고기간 : 2021. 6. 16. ~ 2021. 6. 23. [7일간]

 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 



8. 부서협의 결과 

 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 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



하남시 조례 제   호

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019명”을 “1,02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

1호 중 “1,002명”을 “1,006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17명”을 

“19명”으로 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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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ᆞ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21조(정원의 총수) 하남시에 두는 정

원의 총수는 1,019명이며, 다음 각 호

와 같이 구분한다.

제21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

---- 1,025명이며,------------------

------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002명 1. ------------- 1,006명
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7명 2. ----------------- 19명



[별표 5] 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23조 관련)

기관별

직급별
총계 본청

의회
사무과

직속
기관

사업소 읍ㆍ면ㆍ동 

총 계 1,025 1,025

정무직 계 1 1

시장 1 1

일반직 계 1,017 1,017

3급 1 1

4급 9 7 1 1

5급 59 32 3 7 3 14

6급 이하 948 948

별정직 계 3 3

5급상당 1 1

6급상당 
이하 

2 2

연구직 계 4 4

연구사 4 4

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  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❍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

  나. 비용 발생 요인 

❍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

2. 비용 추계결과

  가. 추계의 전제

   ❍ 매년 임금인상률을 1.8%로 전제함

※ 2021년 0.9%, 2020년 2.8%, 2019년 1.8%

   ❍ 매년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률은 4.0%로 전제함

  나. 추계결과

   ❍ 5년간 소요금액 : 907,185천원 (단위：천원)

구 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

지방세 추가소요 금액 907,185 46,622 197,302 208,746 220,853 233,662

추가소요
인건비
(총 6명)

보수 860,009 46,622 186,486 197,302 208,746 220,853

임금인상(1.8%) 14,641 　 3,357 3,551 3,757 3,975

호봉 상승(4.0%) 32,535 　 7,459 7,892 8,350 8,834

※ 2021년 일반직 8급(3호봉) 평균 보수지급액 : 31,081천원 / 1인, 초과근무수당 제외

  다. 재원조달방안 : 해당없음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정책기획관 박춘오


